
검찰총장, ｢공개소환 전면 폐지｣ 지시

○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,

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

감시․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

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

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․외부에서 지속적으로

제기되어 왔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,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

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‘공개

소환’을 전면 폐지하고,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

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. ▨


